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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e and mo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eded with increasing 
dispar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s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Under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tends to make a fragmented decision which leads to 
inefficient local solutions contrary to the argument of the Tiebout Theory.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take charge of encouraging regional 
cooperation and building regional trust. This paper proposes that national government 
can achieve these go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uncil which reviews and 
coordinates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and direct development grant 
program. Regional council uses an inclusive decision-makeing process that resolves 
conflicts and encourages trust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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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인구 유동성 증가로 거주공간과 작업공간이 불일치됨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구역경계와 사회·경제활동구역경계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방정부간 업무의 공동처리의 필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지
방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정서비스 공급을 결정할 이
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개별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행
정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
제를 접근하게 되고 타지방과 협상을 벌일 때에도 지역 중심적인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계산
하고 지역이해가 손상된다면 아무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도 협력하거나 양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소위 지방정부의 효율
성을 주장한 Tiebout(1956)의 이론처럼 현실세계의 지방정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예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광역수요에 대한 행정체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의 원인
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랜 동안의 중앙집권체제와 함께 합리적인 주민의식의 결여가 주
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보는 입장이 수직적이고 권위
적이어서 지방정부간 이해갈등 조정에서도 지방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적 할거주의나 이기주의로 인하여 수평적 협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 역시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일천하여 국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이해나 민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주의 또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함께 지역이기주의 극복이 국
가발전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정부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이하 상급정부로 약칭)가 적절한 재정 인센티브를 수단으로 
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상급정부는 
일반적으로 하급정부보다도 유리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급정부보다도 풍부한 재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정부는 적절한 재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협력을 유
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인센티브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기존 국고보조금제도의 적극적 활용도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국고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 많은 경우 광역행정 
확대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행정 확대 유도를 위한 재정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으로서, 기존 행정
협의회를 발전시킨 광역연합체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광역연합체는 지방정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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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자발적인 단체이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광역연합체의 심
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광역연합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배분에서 불
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어 광역연합체가 제시하게 되는 지방정부 갈등 조
정안을 수용하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광역행정문제 현황과 현행 광역행정제도를 살
펴본 후, 광역행정 문제에 대한 3가지 정책적 차원으로서 외부효과의 성질, 외부효과의 방향, 
그리고 광역행정 책임을 살펴본다. 외부효과의 성질은 광역행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외부효과의 방향은 보조금을 결정할 때 수혜
자를 밝혀주고 보조금액 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며, 광역행정 책임은 광역행정문
제의 정부접근구도를 결정하여 준다. 끝으로 본연구에서는 미국의 광역행정 문제 접근 사례
를 들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후 광역행정확대 유도를 위한 재정인센티브 도입에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행정체제와 행정 관행이 우리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이유는 본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역연합체의 구성과 이
의 운영에 따른 상급정부의 역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Ⅱ. 광역행정 현황과 문제점 

광역행정이 요구되는 분야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정부 주체별로 유형화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재원 1996).  첫 번째 유형 
A는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두 번째 유형 B는 광역자치단체와 당해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
치단체간 갈등, 세 번째 유형 C는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네 번째 유형 D는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다섯 번째 유형 E는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들간 갈등이다. 이러한 각 유형별로 현재 나타나고 있
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정리하여 보면 <부록 1>과 같은데 이러한 갈등 유형의 해결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급정부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정부는 광역행정문제 유형 A, 유형 D, 유형 E에 대한 상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유형 B와 유형 C에 대한 상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1> 지방정부간 갈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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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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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광역자치단체 □는 기초자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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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유형과 상급정부 

유형 갈등주체 상급정부 

유형 A 상이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유형 B 광역자치단체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유형 C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유형 D 광역자치단체와 상이한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
치단체

중앙정부 

유형 E 상이한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분쟁을 조정하고 광역문제를 지방정부간에 협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제도는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분쟁조정위원회, 구역변경, 자치단체
통합, 사무위탁 등이 있다. 이외 지방공기업법 제50조와 제51조에서는 지방공사의 공동설치
가,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제4항에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수립이, 도시계획법 제20조의4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수도권 광역문제해결에 국한된 제도로는 서울
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그 활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광역행정과 관련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예를 들어 2개이상의 지방정부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
재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와 기타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으로 구성되
는 행정협의회가 있으나 개최 실적도 미미하고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도 많지 않을뿐더
러 합의에 도달한 비율도 높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 광역행정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지방정부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주
도적인 입장에서 광역행정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광역행정문제 
유형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차
적인 책임을 지고 이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급정부는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다만 현재에
는 상급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광역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Ⅲ. 광역행정문제의 3가지 정책적 차원 

지방정부간 갈등을 지방정부 주체별로 살펴보는 것은 광역행정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광역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 차원은 광역행정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인 행정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외부효과가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인가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
은 이러한 외부효과의 방향이 일방향이냐 또는 쌍방향이냐 하는 차원이다. 이와 같은 세가
지 차원은 광역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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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외부효과의 성질은 광역행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탐색하는데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외부효과의 방향은 상급정부의 보조금액 결정과 보조금 수혜 
대상 정부를 정하여 주며, 광역행정 책임 차원은 광역행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구도를 
결정하여 준다. 이상을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표 2> 우리나라 광역행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 현황 문제점

행정 

협의

회 

·2개 이상의 정부가 관련된 사무
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집행능력없음 

·총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52개

·협의사항을 강제화할 수 없음 
·운영이 형식화, 개최실적 미비 
·비상설기관으로 사후점검 미비 
·지방의회참여 없음

자치

단체조합 

·2개 이상의 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 
·집행능력이 있음(행정처분가능
및 재산보유 가능)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기피분쟁과 비용분쟁을 야기하는
사무처리에 효율적 

·조합의 운영경비는 폐기물반입료(쓰레기 양
에 비례), 자치단체 부담금, 기타 수입금에서
조달 

·매립지 관리운영업무만 하고 있고, 행정처
분을 하는데 한계 
·관리운영상 한계 
·조합장의 임명권 없음

분쟁

조정위원

회 

·행자부산하와 시도지사산하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조정. 

·직권조정권이 없어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되
는데도 조정신청이 없으면 분쟁을 종식할 수
없음.

경계

변경 및 

폐치

분합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
방정부의 폐치분합 가능 
·도농통합지역에 우선권 

·행정구역인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있었
으나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구역변경이나 폐
치분합은 없음. 
·시군 통합시 재산권의 분쟁이 많음 

사무

위탁 

·다른 자치단체에 특정사무를 수
행하게 함.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활용범위가 적
음

수도

권광역행

정조정위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장이 의견
을 달리하는 경우 설립 

·서울시장만 포함되어 실효성 약함 
·안건 선정이 선택적이어 매우 중대하고 위
급한 안건이 아니면 개최되기 어려움 

수도

권정비위

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와 관련된
정비 및 개발계획에만 한정 
·안건의 처리에도 한계

 

자료: 유재원 (1996, 18∼33)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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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역행정의 3가지 차원 

 

 
외부효과 방향 

 

 

 

 

외부효과 성질  
광역행정 책임 

 

 

 

1. 외부효과의 성질: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파급효과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각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에 장애요인이 된다. 지역할거주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각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 공급의 외부효과를 정책결정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외부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 다른 이의 후생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폐수를 하천에 아무런 규제 없이 
배출하는 경우,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만일 
하천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오염시키는데 요금이 부과된다면 공장 소유자는 하천 오염에 따
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생산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따라 자신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폐수 방출량이 감소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효
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 중에는 다른 경제주체에 도움을 주는 외부경제효
과(Positive Externality)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모기약을 살포하는 경우, 이웃집의 경우
도 모기약 살포효과를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외부경제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이 축
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집에서 모기약을 살포하고 그 이웃집에서는 모기약을 살포하지 
않는데도 우리집과 이웃집에 모두 모기약을 살포한 효과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웃집에
서 모기약을 살포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행정서비스 공급에서도 외부경제효과와 외부불경제효과가 나타난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경우 하류지역에서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수질로 인하여 폐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외부경제효과의 예이다. 반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
하여 상류지역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하류지역정부가 폐수처리비용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것이 외부불경제효과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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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은 무엇인가? 외부경제효과가 있는 경우, 
외부경제효과를 발생하는 주체, 즉 지방정부는 편익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공공재 공급 수준보다 적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에 대한 보
조금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면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익을 입
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정부보다 상급에 있는 정부가 이러한 재원부담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외부경제의 범위와 
행정서비스 공급 비용을 부담하는 구역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행 우리제도하에서 지
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방식이나 미국처럼 특정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별행정구역 등
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상류지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려는 지방정부(A)와 
이 폐수처리시설의 건설로 혜택을 보는 지방정부(B)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어 외부경제에 
대한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외부경제에 대응한 정책수단  

정책 수단 정책 실행 방법

보조금 지급 
A지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할 때, B 지역에게까지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로 건설토록 상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조합 결성 A와 B가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여 적정규모의 폐수처리시설 건
설 

 

 

외부불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절
실히 요구되어지는 분야가 이러한 외부불경제효과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외부불경제효과를 일으킨 주체에게 
조세 또는 기타 부담금 등이 부과된다면, 외부불경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은 외부불경제를 입히는 주체에 “부작위”를 조건으로 하여 상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정부가 외부불경제를 발생하는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만
들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외부불경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을 설정하고 이러한 양의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허가권을 기업에 판매한 것이 그 예이다.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네 번째 방법으로
는 소위 "Coase Theorem"에 근거하여 외부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 내재화하는 방법이다. 공
해의 배출량은 당사자간의 협상 능력에도 달려있지만,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사회적으로 효
율적인 공해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기업으로 하여금 
공해의 양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기업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법이나 기업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즉 어떤 기업에게는 공해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고, 어떤 기
업에게는 공해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 외부불경제에 대한 정책수단이 상수원을 개
발하려는 지방정부(A)와 상수원 개발로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B) 사이의 갈등을 해
소하는 방안으로 적용하여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나 상급정부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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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외부불경제에 대응한 정책수단  

정책 수단 정책 실행 방법

세금 부과 
A지역이 상수원을 개발하는 경우 상급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개발로 피해를 본 B 지역
에 배분 

보조금 지급 A지역이 상수원 개발을 자제하는 경우 상급정부가 보조금을 지
급. 

상수원 개발권의 판매 A지역의 상수원 개발권을 상급정부가 민간기업에 판매하고 이러
한 재원을 상수원 개발로 피해를 본 B 지역에 배분 

외부효과 내재화 상수원 개발이 A와 B 정부의 합의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 상수원을 개발하되, B 지역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질이나
대기 오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상급정부가 제정 

 

2. 외부효과의 방향: 일방향과 쌍방향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공재의 외부효과는 타 행정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에 따라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외부효과 영향의 종류가 
한 지방정부에서 타 지방정부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상호 영향을 미치느냐
에 따라 일방적 영향과 쌍방적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효과의 방향은 광역문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상급정부의 보조금 액수의 결정과 보조금 수혜자를 결정하여 주며, 어떠한 
경우에는 공공재의 생산주체까지도 결정하여 준다. 외부효과를 방향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
여 보면 다음의 <표 5>의 예와 같은 외부효과 유형이 나타난다.   

<표 5> 외부효과의 성질과 방향에 따른 외부효과의 구분 

외부효과 성질구  분 
긍정적 부정적 

일방

향 

·상류지역하수처리시설 개발로 하류
지역 주민의 이익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로
인한 하류지역 하수처리 비용 증가

방

향 
쌍방 ·행정구역간 도로의 연결 ·행정구역경계간 각자 통행료 부과 

 

 

1) 외부효과가 일방적일 경우  

어느 한 지방정부(B)에서의 사업활동이 당해 지방정부의 주민 뿐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정부(A)의 주민에게도 편익을 제공하여 주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B지역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시 B지역 편익과 B지역 공급비용을 감안하여 공공재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 8 - 



<  3> 외부효과가 일방적인 경우 효율적 공공  공급 그림  재

공공재의 생산을 E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B지역 공공재 생산은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서 A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전체 편익은 <그림 3>의 굵은 선이 되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E가 아닌 E'이 되어야 한다. B지역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 정부에서 보조금을 B지역 정부에 지급하
여야 하지만, 공공재는 성질상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A지역 정부는 보조금을 지
급할 아무런 유인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A와 B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가 B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의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이 때 보조금액은 EF에 상응).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조금 액수는 공
공재가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상급정부가 지방정부에 적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A지역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있어
서 A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전체 편익은 <그림 3>의 굵은 선이 되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E가 아닌 E'이 되어야 한다. B지역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 정부에서 보조금을 B지역 정부에 지급하
여야 하지만, 공공재는 성질상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A지역 정부는 보조금을 지
급할 아무런 유인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A와 B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가 B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의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이 때 보조금액은 EF에 상응).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조금 액수는 공
공재가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상급정부가 지방정부에 적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A지역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F 

B 지역 편익 

A 지역 편익 

사회전체편익 

B 지역 공급비용 

보조금 지급후  B 지역 공급비용 

  

  
E` E

  

  

  

  
보조금 전 공급량 보조금 후 공급량

  

  

  

공공재 공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세단계의 정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서로 다른 정부 재정분담은 공공재 X가 미치는 편익의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Harford 1977).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공공재 공급 비용
이 C라고 한다면 각 정부가 분담해야되는 비용은 각각 C×a, C×b, C×c가 된다. 

공공재 공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세단계의 정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서로 다른 정부 재정분담은 공공재 X가 미치는 편익의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Harford 1977).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공공재 공급 비용
이 C라고 한다면 각 정부가 분담해야되는 비용은 각각 C×a, C×b, C×c가 된다. 

<표 6> 일방적 외부효과의 경우 지방정부간 재원 분담율 <표 6> 일방적 외부효과의 경우 지방정부간 재원 분담율 

  

2) 외부효과
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2) 외부효과
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구 분 구 분 A A BB CC
편익 (%) a% b% c%
비용분담  C×a C×b C×c

공공재의 효과는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가 A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B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B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 역시 B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A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A지역에서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B지역주민의 혜택이 증가하게 되어 B지역 주민
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B지역에서 공공재 생산
이 이루어지게 되면 A지역주민의 혜택이 증가하게 되어 A지역 주민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

공공재의 효과는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가 A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B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B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 역시 B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A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A지역에서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B지역주민의 혜택이 증가하게 되어 B지역 주민
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B지역에서 공공재 생산
이 이루어지게 되면 A지역주민의 혜택이 증가하게 되어 A지역 주민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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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교차효과를 가지
고 있는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가 필요하
게 되고 적정한 보조금액은 외부효과의 범위와 방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받는 보조금액은 당해 지방정부의 공공재가 여타 지방정부에게 주는 파급효과가 클수록 커
지게 된다. 만일 어떤 지방정부의 생산비가 높은 반면 다른 지방정부의 생산비가 낮은 경우
에는 생산비가 낮은 지방정부가 생산비가 높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공재를 생
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3. 광역행정 책임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유형에 따른 상급정부는 크게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는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매개
로 하여 광역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에 대한 책
임 주체로서 앞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표 1>
에서 제시된 광역행정문제 유형 A, 유형 D, 유형 E에 대한 상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유형 B와 유형 C에 대한 상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과 상호협
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역적 차원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기존의 형식적인 역할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업의 집행권을 포함한다. 

다만 여기서 상급정부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정인센티브제공이라는 역할과 보조금
의 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
한이 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광역행정문제
의 해결에서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
서 중앙정부는 기존의 보조금 배분권한을 상당부분 광역연합체에 위임하고 보조금 배분방식
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보조금이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광역연합체의 구성에는 두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
와 같은 두 종류의 광역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의 역할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대안(1)에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광역연합체 A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광역연합체 B의 검
토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중
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배분에서 광역
연합체 A의 자문을 받아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첨부하는 경우 광역연합체 A의 권위를 지방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광역연합체 B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로서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자치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예산 재배정을 통한 재정조
정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제도와 광역연합체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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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연합체 신설 대안(1)과 보조금 신청 절차 변화 그림 4

운영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으로서 광역행
정에 대한 접근을 하는 곳에만 지급하는 조항을 산입하는 것으로 광역연합체의 권위를 확보
할 수 있다.  

 

광역연합체 신설 후 현행 
 

 중앙정부 중앙정부 

 
광역연합체 A 

 

시·도지사 시·도지사  

 
광역연합체 B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 7> 현행 법체계하에서 광역행정의 확대 유도 제도 

법령 내용 활용 

지방

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이를 내무
부장관에게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
유하여 내무부장관에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광역행정연합체 A를 통하여 보조금
을 신청하도록 요구.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광
역행정연합체 B를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
하도록 요구

보조

금의예

산및관

리에관

한법률 

-시·도시자가 일괄적으로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
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경제기
획원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광역행
정연합체 A를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
록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액조정시 광역행
정연합체 A의 검토·심의 의뢰 

보조

금의예

산및관

리에관

한법률 

-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보조금예산 편성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의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경
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 

 

두 번째 대안은 다음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연합체 A만을 권역별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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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5> 광역연합체 신설 대안(2)과 보조금 신청 절차 변화 들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광역연합체
는 대안(1)의 광역연합체 A와 광역연합체 B의 기능을 흡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광역연합체 신설 후 현행 
 

 중앙정부 중앙정부 

 
광역연합체 A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군수, 구청장  

 

 

 

Ⅳ. 미국 보조금 제도 운영 

미국의 경우 회계연도 1998년에 연방정부는 600여개의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2천억 달
러가 넘는 액수를 책정하고 있다 (GAO 1998). 이러한 액수는 연방정부 예산의 약 15%이며 
주정부 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GAO 1997), 이러한 역할 중에는 연방정부가 광역행정의 효율적 유도를 위
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책임을 지
니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재원의 부족이나 지역 주민의 수요가 적어 적정 수준 이하의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연방정부는 보조
금을 지방정부에 지급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적고 세입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
는 수준까지 도로나 고속도로를 건설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연방정
부가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력이 부족한 지역에 도
로망 건설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둘째, 행정서비스 공급에서 외부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적정 규모보다 적
은 수준의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보조금의 지급으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각 지역마다 최소한의 지출이 필요
하다는 인식에서 가치재(Merit Goods)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사용명목이 범주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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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자신이 정한 규제적인 표준을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때에도 중
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인종차별 금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문제,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보조금의 조건으로 연방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예로서 클
린턴 대통령은 각 주별로 음주운전방지를 위한 유인책으로 연방정부가 보조금 액수를 마련
해 놓고 (7억달러), 주정부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환경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지방정부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1. 광역행정기구와 보조금 제도의 연계 

미국의 광역행정기구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광역기구인 정부협의회가 연방정부의 보조
금 배분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공식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광역기구가 공식
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광역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방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광역기
구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검토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정부협의회는 본연구
에서 제안한 외부효과의 방향과 외부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석을 기초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령 12372는 연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내에서 이루어진 협의 사항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그림 4>를 예로서 설명하자면, 중앙정부
는 광역연합체 A의 협의사항을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보조금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만일 州間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보조금이 명시된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예
로서 EPA는 환경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정부가 보조
금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감시한다. 만일 주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 EPA는 보조금 제재를 가하고 주정부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GAO 1995). 

일찍이 1962년 연방정부의 고속도로보조금법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조건으로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지역 교통사업 중 주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도
시교통계획수립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비록 1962년 이전에 시카고, 디트
로이트, 뉴욕, 필라델피아에서는 도시교통분야에 관한 광역적인 계획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이 법의 결과로서 많은 광역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들이 미국
내에 설치되게 되었다.  

1965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에서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조건으로서 “광역도시 또는 도
시권안에 있는 지방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 결과 지역
계획기구의 설립이 활성화되어 정부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문제의 협조를 유도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정부협의회는 협의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조직이 독
립화되거나 시정부나 카운티정부의 기구로 변신을 하게 되어 현재에는 절반 이하의 광역계
획기구가 지역협의체 형식이다. 1980년대에는 통제와 권위의 분권화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 
계획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가 감소하였지만 1991년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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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ct)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보조금 사업이 설정됨으로서 광
역계획과정의 강조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광역행정기구 중 하나인 정부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는 주로 대도시권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인 연합체로서 역사는 매우 길지만 연방정부의 대도시
권 계획에 대한 보조금 인세티브가 있기 전까지는 활동이 미미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700여개의 지역협의회가 있고 약 250여개의 대도시 정부협의회가 있다. 현재 약 39,000여개
의 지방정부 중 약 35,000여 지방정부가 지역정부협의회의 회원이다. 과거 이 연합체는 집행
기능과 과세권이 없고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구성단체의 기여금이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으
로 운영되었다. 또한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과세권과 집행권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정부협의회의 활동이 연방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광역행정기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협의회의 책임과 지역의사결
정체로의 이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수행을 위해 연방정부
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당해 지역의 정부협의회 평가를 먼저 받고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이 정부협의회에서 작성한 광
역계획에 합치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의 수행시 광역적인 견지에서 생각한다. 

지역 정부협의회의 기능은 지역 정부의 협조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적 성질에 적
합한 사업을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주정부나 연방정부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한다. 지역계획기구로서 정부협의회는 지역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정부들 사이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정부협의회는 광역행정사업(multi-jurisdictional public program)의 집행기
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협의회의 재원은 회원정부의 기금, 서비스 요금, 특
정 사업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연합체(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는 미국 
700여개 정부연합체 중 가장 큰 연합체로서, 6개 카운티, 184개 시로 구성된 지역 교통계획기
관으로서 연방정부 공인 광역도시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연방정부는 정부연합체가 교통, 성장관리, 폐수처리, 大氣 관리 등에 관한 연구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남부캘리포니아에서는 SCAG가 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에서도 SCAG의 역할에 대한 의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SCAG의 역할은 1) 지
속적이고, 종합적이고, 협의가 이루어진 교통 계획, 2) 인구예측, 토지이용, 고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계획, 3) 연방청정대기법 준수 감시, 4) 연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부간 공인협의체, 
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6) 연방 수질오염방지법에 의거 공인된 하수처리 관리 계획기구, 7) 
주법에 의한 지역 주택수요평가, 8) 기타 정부연합체와 더불어 폐수처리 관리 계획 등이다.  

 SCAG에서는 장기 지역계획 및 전략을 개발하고 갈등의 조정과 정부간 신뢰를 조장하고 
있다. SCAG는 법률서비스, 정부 및 공공관계, 계획과 정책, 예측·분석·감시, 공동교통이용, 
경제 등의 6개 실무부서를 두고 있다. SCAG는 교통계획기관이지만 경제, 성장관리, 교통 이
용, 환경, 주택, 인적자원, 재정, 수질, 에너지, 폐수처리, 광역쓰레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
역계획 등을 작성하고 있다. 

2. 광역행정 기능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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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메인주지사는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구조개력에 관한 타스크포오
스(The Governor's Task Force on Intergovernmental Structure)를 조직하여 광역행정문제에 관한 연
구를 시작하였다. 이 결과 이 타스크포오스에서는 1) 카운티정부가 거두어 들이고 있는 재
산세를 약 62% 감소시키는 대신 주정부가 이의 재원을 부담하고, 2) 카운티정부를 자발적인 
협조기구로 한 시정부간 공동서비스 제공을 촉진하여, 3) 각 정부들간의 중복을 없애고 협력
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외에 카운티 정부의 재정보전을 위해 주정부
와 카운티 정부간의 세입분할(Revenue Sharing)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과
정을 감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카운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정부간자문위
원회 (Intergovernmental Advisory Commission)의 창설이 제시되었다. 만일 카운티정부가 이 자
문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분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
은 지방정부간 중복을 감소시키고, 정부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현재 주정부에서 7
인, 카운티 정부에서 7인, 시정부에서 7인으로 총 21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조직이 논의되고 
있다. 이 자문위원회는 갈등의 조정을 위한 기술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자
문위원회의 운영비용은 주정부와 카운티정부의 세입분할에서 조달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 지방정부체계인 주정부-카운티정부-지방정부라는 3단계 구조에서 카
운티정부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에서 비롯하고 있다. 재
산세 감소분에 대한 주정부 부담 이유는 주정부가 카운티 정부에게 사무만 위임하고 그 재
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세입 공유에서는 소득세와 판매세(Sales Tax)의 일정비율
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메인주에서는 소득세와 판매세의 5.1%가 세
입을 공유하는 비율이다. 

Ⅴ. 광역연합체의 구성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하여 광역행정이 요구되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재정력이 확보되
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빈곤하여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정을 확충하
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이러한 사업이 가지는 외부효과로 말미암아 다른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이러한 지방
정부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력이 빈곤하여 사업비 분담을 놓고 지방
정부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외부 재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그
러나 지방정부를 보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정력이 빈곤하여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조자 감내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예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지방비부담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김병완 1996).  

중앙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제약으로 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액 증가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선결요건이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효
율적 운영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정회성 1994)와 보조금 배분의 합리
성 효율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선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본연구에서 제시된 광역
연합체와 같은 상설기구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보조금 배분의 객관적 운영, 지방정부간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안의 제시,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안의 실행 가능성 제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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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제도상 광역연합체와 유사한 기구가 있지만 이러한 기구의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광역행
정기구인 협의회의 기능이 미미한 이유는 1) 협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시의 강제수단이 없고, 
2)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제도가 없고, 3) 상설부서 및 전문인력의 미비와 실무위원회
의 부재, 4)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5)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익식·방송철 1992, 43). 현재까지 많은 이가 상설협의회
의 창설을 주장하였지만 (지방자치제도 중기발전계획 기획단 1993), 제도적으로는 아직 실현
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설기구는 조
직의 신설로 인한 폐해보다는 조직의 존재로 인한 효율성 증가가 더 크다는 점이 인식되어
야 한다.  

미국 광역행정기구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광역연합체의 구성과 운영을 요약
하여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먼저, <그림 4>에서 제시된 대안(1)에 의거하여 두 유형의 
광역연합체를 설립하는 경우 이들을 모두 상설조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설조직으로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충당을 어디에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상설조직의 운영비
용은 상급정부의 역할을 맡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
체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조금과 같은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무 및 운영비용, 그리고 극히 제한적이나마 사업집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급정부와 하위정부와의 세입분할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광역연
합체에서는 행정업무의 지방정부간 공동수행이 개별적인 수행보다 더 큰 효율성을 가져 오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광역연합체 B의 경우는 <표 1>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혐오시설기피 문제와 위락시설 
유치경쟁 문제라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도 다루게 된다. 혐오시설기피 문제란 쓰레기 매립장
과 같은 시설에 대해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혐오시설이 들어
서는 경우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의 건설은 다른 행
정구역에 대한 외부효과가 비교적 적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로 요약되어 진
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혐오시설을 A라는 지역에 설립하게 되는 경우, A 정부의 주택가격
이나 토지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 등의 거래 실적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재산세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광역정부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주민과 세입의 손실을 입은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를 
하여야 한다. 예로서 광역정부는 A지역의 주민세를 할인하여 준다든지, A지역정부의 재산세
입 감소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위락시설 유치경쟁이란 위의 예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위락시설을 유치하
기 위하여 경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당해 지방정부는 수입
이 증대되나 이로 인한 환경훼손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위락시설을 A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A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A지
역 부동산 소유자는 이익을 보게 되고, A지방 정부 역시 재산세 등 세수입의 증대라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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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게 된다. 반면 광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A지역에서 유치되는 시설로 말미암아 광역적 
차원에서 환경훼손 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 필요성이 증가되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광역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먼저 A지역에 재산세 및 주민세 등에 
관한 중과세를 실시하여 A지역 개발에 따른 세수입을 확보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지출비용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광역정부가 A정부에게 위락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A지역 주민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A지역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방안은 특히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설에 대한 규제로서 유용한 재정인센티
브가 된다. 

<표 8> 광역연합체 유형별 기능 

유형 광역연합체 구성

광역연합체 A 

·구성: 관계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 (지방의회 포함) 
·유형 A, D, E 갈등 조정 
·연합체 운영 재원: 중앙,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집행시에는 기초자치단
체 부담 가능) 
·역할: 광역정부간 차원에서 광역 계획 수립, 분쟁조정, 일부 사업 집행
기능 

·권한: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평가 
·심의 및 자문: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 결정

광역연합체B 

·구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
(지방의회 포함) 
·역할:유형 B, C 갈등 조정 
·재원: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집행시에는 기초자치단체 부담 가능) 
·역할: 광역정부내 차원에서 광역 계획 수립, 분쟁조정, 일부 사업 집행
기능 

·권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평가 
·심의 및 자문: 기초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 결정

 

Ⅵ. 맺는말 

이글에서 제시한 광역연합체는 기존의 행정협의회를 발전시켜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기
능을 흡수한 형태이며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대
해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 또한 기존의 광역행정기구와는 달리 상설조직으로 
광역적 차원에서의 공공재 공급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광역연합체는 현행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도 흡수하여, 보조금제도의 운영 방식에서 지방정부 또는 광역정부의 
중앙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 및 심사를 광역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
방정부나 광역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광역연합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방정부 또는 광역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배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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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각 광역정부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
방자치에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적 또는 광역적 차원
에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계획하고 여기에 적절한 지방정부간 비용 분담 및 상급정부의 적
정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진일보적인 광역행
정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역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가 정
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를 활용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과 같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 세원공동이용방식인 현
행 지방양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상급정부와 지방정부 소득세입과 부가가치세입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사용하는 경우
에도 지방양여금법 제5조 양여금의대상사업법 배분비율에서 광역연합체에 대한 재원배분을 
명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양여금 재원의 배분결정시 행자부의 결정 이전에 광역연합체의 
의견을 묻는 것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활용한 광역행정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것이다. 

광역연합체 기구의 사무 등을 위한 운영 경비 등은 일차적으로 상급정부가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역연합체가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급정부의 
특정 세입 중 일정 비율을 아예 광역연합체 운영 경비로 할당해 놓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5%는 광역연합체 A의 운영경비를 위해 할당
하여 두거나,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5%를 각 광역연합체 B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할당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광역연합체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광역문제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지방정부간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행정 확대 유도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상급정부가 외부불경제효과
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경매의 방식으로 민간에게 판매하고 이를 재
원으로 하여 외부불경제효과를 입는 정부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제시된 상수원 개발권을 민간에게 판매하고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상수원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민간에게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수원 개발사업의 효율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발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광역행정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급)정부가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재
원과 더불어 지방정부에게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이 충족되는 경우 광역엽합체는 외부성의 성질과 방향에 따라 자치단체조합 등의 결성이나 
적절한 보조급의 지급 그리고 적정한 비용분담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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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치단체간 갈등 유형별 사례 

갈등유형 사례 

유형 A 

·팔당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비 분담액 산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간 갈등 (분
담액 산출 방식: 원수취수량과 재정자립도 포함) 
·고덕펌프장 공사비 분담(서울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빗물의 45% 정도가 경기도 하
남시에서 유입되는 것이므로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분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경기도는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재산권행사
의 피해, 팔당댐특별대책지역의 관리비를 수혜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가 분담) 
·천호대교와 구리시간 도로개설(천호대교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강변고속도로에 대한
건설비용을 행정구간별로 분담 그러나 경기도는 도로개설이 경기 구리시민에 도움이
되지 않음) 
·평촌과 신림동간 도로 개설(경기도는 행정구간별로 분담요구, 서울시는 접속구간의
교통체증을 우려해 교통원인 제공자인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 
·강동역과 창우동(경기도)간 경전철 건설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서울구간의 지
하화 요구, 반면 경기도는 지상건설) 
·경인우회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 인천시간 갈등 (경인우회고속도로의
주이용자는 경기, 인천시민이고, 도로의 건설로 교통체증이 우려, 경기도와 인천시는
도로건설을 공동부담) 
·인천시 김포전지역 통합추진 (인천시는 김포군 나머지 지역을 추가 편입하고자 하나
경기도와 김포군이 반발. 인천시에 의하면, 김포군이 인천과 강화군 사이에 위치,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건설사업 등 연계성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일일이 협의. 김포군은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 

유형 B 

·김포매립지 건설비용 분담. (김포수도권 매립지 2차 증설공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
에 따라 25개 구청에 분담. 그러나 구청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 
·시민의 숲 소유권 문제 (서울시가 소유권을 반환해 줄 것을 서초구에 요청하였으나
막대한 구비를 들여 건립한 공원을 돌려주지 않을 입장 
· 5분예고제 폐지, 상습지역 집중단속,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주차단속 강화방침을 일선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나 일부 구청에서는 5분예고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 (현재 서울시가 단속권 환수)

유형 C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오산과 평택간의 갈등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라 구 평택군의
3개 里가 오산시에 편입되었는데 96년 오산시는 잔여 법정里 토지를 오산시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반대)

유형 D 

·강북 수원지 공사비 부담 (서울시는 강북정수장 및 취수장 건설비의 일부를 수돗물을
공급받는 남양주시와 구리시도 부담.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반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이용대가 (의정부시 소재 7만평을 7호선 차량기지로 선정하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택지개발이용지구까지 2.5km 연장. 서울시는 의정부시 토지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으로 맞섬)

유형 E 
·작동과 고척동간 도로건설 (부천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부천시 작동과 양천구 고척
동간의 4.1km 도로에 대해 부천시는 부천시계까지 도로를 완공하였으나 양천구는 주
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서울시쪽 도로는 미착공)

 

자료: 유재원 (1996, 9∼17)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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